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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주제어: SN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용규제, 심의, 정보통신망법

1. 서 론

SNS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분산적으로 공공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표현 매개체

이다. 셔키(Shirky, 2008)는 기존의 미디어에서 모두가 모든 대화에 참여할 수 없으며, 모두의 말이 

등가적이지 않아서 권력이 몇몇의 핵심세력에게 집중되게 되는데, SNS는 연결성을 통해 그 힘을 

흩어져 있는 일반 시민에게 이전시켰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셔키는 SNS를 참여의 아키텍처(an 

architecture of participation)‘라고 불렀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이용자의 사회참여와 표현을 보다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SNS가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으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미디어를 통제해

서 온라인 참여 행위를 더욱 쉽게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SNS를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참여는 

사적 자아들로 구성한 네트워크담론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정치인을 상대로 자신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낸다.

SNS가 갖는 민주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SNS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있는 매체로 인정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규제장치들이 만들어지고 SNS를 둘러싼 법리적 갈등

도 커지고 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들이 자리잡고 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12월에 ‘심의위원회의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 이 논문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225).

**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부교수, proh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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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ㆍ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해서 SNS상의 게시물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적 심의기구가 SNS 전담 심의팀을 운영함에 따라 SNS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별 이용자들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SNS 표현물과 관련된 국내 법원의 입장을 판례를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SNS 표현물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SNS상의 표현물의 성격

1) 규제대상으로서 SNS의 매체 특성 검토

SNS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비교해서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다른 내용규제의 

틀을 적용해야하는지는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SNS는 인터넷상의 다양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인터넷이 갖는 기본 특징인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보다 강화한 서비스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진화가 가져온 결과물로서 인터넷의 역사성을 배제하고 그 기능성을 논의하기 어렵다.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기능은 인터넷의 본원적 기능으로 인터넷역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Usenet, LISTSERV, 

게시판(BBS)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카페와 같은 초창기 온라인 서비스들에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도 넓은 의미의 SNS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 둘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1990년대 초의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들은 온라인 채팅과 같은 것을 통해 사람들간의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주로 이용자들이 메뉴에서 특정한 관심공간을 선택한 

결과였지 시스템 자체가 이용자들을 상호 연결시켜주지는 못했다. 페이스북이나 트워터와 같은 SNS의 

원형은 미국의 Classmates.com과 같은 연결형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997년에 등장한 

SixDegrees.com, 2000년 Makeoutclub, 2002년 Friendster과 본격적인 SNS가 등장하면서 이 새로운 양식

은 인터넷서비스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에 MySpace와 LinkedIn, 2004년에 Facebook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SNS의 성장궤도가 시작되었다(Mayfield, 2008).

SNS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와 다르게 새로운 매체처럼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 때문이다. 먼저, SNS는 연결방식에 있어 기존의 온라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서비스가 공동의 공간에 이용자들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는 집단 중심적 

네트워크(group-centered network)라면, SNS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온라인 공간에서 자아 정보를 

노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 중심적 네트워크(ego-centered network)를 구성하게 하는 개인미디어라 

하겠다(Newson, Houghton & Patten, 2009). 이 서비스는 1) 개인들이 특정 시스템 안에서 공개 또는 

반공개적 프로필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2) 다른 사람의 프로필 리스트를 보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108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년 여름, 통권 58호, 한국언론정보학회

3) 이용자들이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연결 리스트를 보고 방문하는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이용자들

이 네트워크 속의 노드(node)로서 개인의 정보(개인 프로필 및 개인의 관계망 정보 등)를 드러내는 

일련의 자아노출(self-disclosure)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촉진된다. 이는 종종 우발적이고 잠재

적인 관계(latent ties)들 간의 연결을 만들어낸다(Haythornthwaite, 2005). 이러한 네트워크는 SNS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노출한 자아 정체성 정보를 바탕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의견이나 정보의 확산방식 

역시 개별 이용자의 네트워크 연결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SNS는 정보공유와 대화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장치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SNS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자와 접촉 

가능한지 여부 등을 알게 해주는 ‘실재감(presence)’을 제공하여 자신과 연결 가능한 다른 이용자의 

상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 등)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타자를 인식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평판(reputation)체계는 연결된 친구의 수나, 좋아하는 글의 수 등을 노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SNS상에서 사람들이 정보나 의견을 주고 받는데 있어 신뢰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Kietzmann, et 

al, 2011).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에는 소셜플랫폼(social platform)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관계추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SNS는 이용자들이 유연적으로 집단형성을 할 수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는 제한되지만, SNS상에서 개인들은 일상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집단구성을 가능케 해주며 집단의 관리 역시 용이하다는 점이다. 

넷째, SNS의 확산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미디어의 보급과 분리할 수 없다. ‘인터넷이용실태조

사’(한국인터넷진흥원, 2011)에 따르면, SNS이용자의 31.5%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SNS이용이 촉진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미국의 ComScore(2010)의 

조사에서도 2010년 1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자의 30.8%가 SNS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9년 1월의 22.5%에 비해 8.3%가 증가한 수치였다. 휴대폰을 이용한 페이스북의 이용률은 작년 

대비 112%가 증가하고, 트위터 이용률은 3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NS의 확산과 

보급에는 모바일미디어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SNS는 특정한 서비스를 지칭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서비스 장르를 의미한다. SNS는 소셜미

디어(social media)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과 혼동해서 쓰이기도 한다1). SNS를 넓게 해석할 경우 여러개

의 하위 장르들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컬만(Qualman, 2009)은 실시간 업데이트 

서비스,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참여형 북마크 서비스, 비디오 및 사진공유 서비스로 구분한 반면, 

나종연(2010)은 비교적 포괄적으로 SNS를 구분해서 기능성을 중심으로 프로필기반, 비즈니스기반, 

블로그기반, 버티컬, 협업기반, 커뮤니케이션중심, 관심주제기반, 마이크로블로깅 등으로 구분했다. 

SNS를 소셜미디어의 한 장르인 마이크로 블로그 및 프로필기반 서비스에 국한해서 설명하는 것은 

개념상 보다 충실해 보이지만, 이 구분 역시 임의적이며 배타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SNS라는 개념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만들어져서 다양한 전공과 산업에 걸쳐서 논의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보면, SNS는 웹2.0 현상을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로서 그 속에 

1) 소셜미디어에 대한 장르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Qualman, Erik , 2009; Newson, Houghton 

& Patten, 2009; Safko & Brake, 2009; 최민재 & 양승찬, 2009; 노기영, 2008; 나종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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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우산적 개념에 가깝다. 또한 다른 서비스보다 개인의 표현성을 극대화하는 

기제를 갖추고 있는 매우 표현촉진적인 서비스라 하겠다. 다만, SNS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특정 서비스로 한정해서 그 개념을 사용하게되면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SNS 표현에 대한 내용규제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2) SNS표현물의 특징

표현의 공간으로서 SNS의 특징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중첩된 양면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그로 

인해 SNS상의 표현물 역시 양면성을 갖고 있어 그것의 맥락을 배제하고 그 성격을 일반화해서 말하기 

힘들다. SNS는 사적 정보로 구성된 개인 공간이지만 트위터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포함할 경우 공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Dahlgren, 2005, p.153). 

따라서 SNS상의 표현물이 갖는 법률적 책임의 쟁점은 표현물의 ‘공연성’에 두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여기서 말하는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되면 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연성이라는 

개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개인간 권익침해 법률에서 불법성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SNS상의 표현물에 대한 중요한 규제 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 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다수 남겼다. 대법원 판례 가운데는 블로그상의 비공개 대화방에

서 이루어진 대화까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SNS상의 대부분의 표현물은 공연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많다. 즉, 기존의 인터넷 표현물과 

다르지 않게 광범위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SNS상의 표현물은 실시간으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며 분산적 네트워크 망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다. 상호 연결된 분산 네트워크의 특성 때문에 표현물의 재해석과 매개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것이다(Lüder, 2008). 때로는 SNS표현물이 초기 발신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확산되며, 표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

(Twitter)는 모바일과 연동하여 유무선 인터넷에 단문을 올리는 발행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메시지

를 급속하게 확산시키며 헤시테그나 리트윗과 같은 전파장치를 통해 예측하기 어렵게 정보가 확산된

다. 매스미디어를 능가하는 SNS의 정보 생산 및 교류 속도의 실시간화는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ㆍ사회적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정보가 생산되고 교류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과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맥락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타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편향성 심화 현상을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귀책성을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보호 2007도8155 대법원 판례를 보면 관련하여 2008년 2월 대법원은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블로그에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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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07; Cammaerts, 2008; Kaye, 2007). 이는 다른 한편으로 SNS상의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통제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비효율성 

논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Cave & Simmons, 2008). 

3.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

1) SNS 표현물에 적용되는 법률적 체계

인터넷에 대한 국내 법률체계는 매우 다양하게 걸쳐져 있다. 한국은 인터넷 영역에 대한 정부의 

법률적 직접 개입의 수준이 높다. 국내 인터넷규제법규들이 인터넷의 특정한 서비스를 특정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NS의 규제체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며 인터넷규제체계에 포함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률적 개념으로 보면, SNS서비스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

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외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한편, SNS상의 표현물은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로 통칭된다. 

SNS 표현물을 개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정보라고 보았을 때, 인터넷 정보와 구별되지 않고 

규제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SNS 표현물에 대한 법률적 규제체계는 아래와 같은 5가지로 요약된다. 

(1) 청소년 유해정보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이다. 관련 법률은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제도이다.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규제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가장 영향력있게 작동되고 있다. SNS상의 음란물을 포함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내용들이 모두 해당된다. 관련 규제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공적 심의기관들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과 청소년유해매

체물에 대한 규제 장치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2)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정보 정의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시정요구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이4)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는 

4)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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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넓고 그 경계를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호하

고 임의적인 불법정보의 기준으로 인해 SNS상의 많은 표현물들이 규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3) 개인 간 권리침해정보

SNS 표현물을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현행 정보통

신망법은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

켜서는 안된다(제44조 제1항)5)”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도 이것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SNS 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귀책조항으로서 SNS사업자가 

명예훼손 등의 표현물을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은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임의적으로 

SNS 표현물을 삭제하거나 유통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논란의 

대응책으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정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구제수단을 정보통신망법에 마련

했는데, 임시조치제도, 분쟁조정신청제도, 가해자 정보의 제공청구제도 등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임시조치제도는6)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요청하면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터넷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

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5)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6)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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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사업자가 즉각적으로 표현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기계적으로 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확산을 신속히 방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법률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특정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정치인, 기업, 정부관료 등이 

임시조치제도를 활용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표현을 대량으로 임시조치 요청을 하고 있다. 

최문순의원이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내 4개 주요 

포털 사업자(네이버, 다음, 네이트, 싸이월드)의 임시조치 건수가 124,319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SNS인 

싸이월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같은 기간에 1천9건의 임시조치가 있었다. 4대 포털을 제외하고는 임시조

치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확보된 통계역시 단순 처리빈도만 제공되고 

있어 공인, 권력기관 등이 임시조치를 사회적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 등으로 남용하고 있는 현황을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SNS가 일상화된 2010년 이후 

자료는 현재 공표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임시조치의 경우 해외 서비스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급속하고도 분산적으로 확산도는 표현물에 대한 규제에는 실효성이 낮다. 

(4) 저작권침해정보로서 규제

저작권침해정보 역시 SNS에 대한 규제대상이다. 대부분의 SNS가 단문 중심의 구조라서 저작권 

침해가 적을 수 있으나,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작권침해정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시스템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Notice & Take Down)제도이다.

(5) 공직선거법

선거행위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도 SNS를 규제하는 법률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2010년 지방선

거를 시발로 2011년 상ㆍ하반기보궐선거, 그리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SNS가 

중요한 정치 표현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함)와 검찰ㆍ

경찰에서는 SNS를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의 ‘기타 유사한 것’ 또는 같은 법 제254조제2항의 ‘그 

밖의 방법’에 해당되어 SNS를 통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행위를 단속하여 왔는데, 

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의 한정위헌판결(2011. 12. 29.)과 그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결정(2012. 1. 13.)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2)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기관의 성격

(1)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

SNS 표현물은 정보통신망에 존재하는 정보라는 관점에서 현행 인터넷내용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2008년 조직개편 이전까지 정보통신망의 내용물에 대한 심의권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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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해서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등의 일련

의 법 규정에 따라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

서 방통위설치법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

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한 통신 분야의 심의기능은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심의ㆍ시정요구 및 

제재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적 규제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그 권한으로서 

시정요구가 갖는 성격은 SNS에 대한 내용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규제의 주체와 

규제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인터넷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설치법 제18조 

제1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독립’의 의미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행정기관에 인사권이 있지 

않다는 소극적 개념의 독립을 의미하지 민간으로서의 독립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9인의 심의위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행정부로부터

의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말하기 힘들다.

셋째, 설치법 제18조제7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

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같은 체제는 불완전하나마 ｢정부조직법｣제5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

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들과 다르게 ｢국가공무원법｣제2조제1항

의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설치법 제20조7)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과 같이 설치법 제8조제1항8)이 준용되어 

보장된다.9) 설치법 제27조10)에 따라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준수가 요청된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어 

7)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0)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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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순수한 민간인의 신분으로 볼 수 없다

다섯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종 사업의 입찰방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이 적용되는 기구이다. 입찰공고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인 조달청G2B에도 게시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귀속하게되어 있는 행정적 처리방식이 일반적 비법인단체로 보기 어렵다(이민영, 2009).

여섯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볼 때 설치법 제21조11) 각 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심의를 주축으로 한다. 설치법 제25조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정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처분의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이 민간과 행정기구를 구분 짓는 절대기준은 아니지만, 상위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

원회가 지체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처리하도록 나와 있는 점은 일반적인 위임형 민간자율

규제기구와 사뭇 다른 구조라 할 수 있다. 

여덟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치법 제24조에 따라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하며, 설치법 제29조

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행정적 

공표절차가 민간에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적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시정요구의 성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규정하

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명령권제도’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12), 동법시행령 제8조13)에서 

11)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2)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13)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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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제도’를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불

법’ 또는 ‘유해’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현행법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처분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

판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4) 

강제성의 측면에서 시정요구가 비권력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행정지도는 법령에 

의한 규율과 현실에서의 행정의 필요성에서 생긴 괴리를 시정하거나 법령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지성우, 2009)도 있지만, 

시정요구가 방통위설치법 제25조는 2항15)을 통해 행정적 제제를 가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조치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SNS 표현물에 대한 최근의 시정요구를 보면 이러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2MB18nomA라는 트위터 이용자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이때도 시정요구를 통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티 등 국내 10개의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해당계정의 

접속을 차단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계정의 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 

등도 추가로 접속차단 조치하는 등 ‘2MB18nomA’ 라는 ID와 관련해서 총 18건의 접속차단과 1건의 

이용해지를 시정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특정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은 사적인 자아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규제로서 계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인의 정치참여와 표현행위의 연결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정 게시물이 

아니라 단순한 계정이 모욕감을 준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은 해외에 거의 사례가 없는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접속차단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나 ‘테러정보’와 같이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될 때 가하는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다만, 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명예훼손과 공포심 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당해 당사자의 법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황창근, 2009).

15)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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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자신의 ID는 직설적인 욕설도 아니며 숫자와 영문 알파벳

의 조합으로 수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

가 아니며,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심의할 근거규정이 없는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했다. 

현재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실제로 시정요구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도 개선권고를 받았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된 2008. 5. 16. 이후 2010. 2. 28.까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총 58,022건으로 매월 약2,699건이고 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시정요구가 의결된 건수는 매월 약1,684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 1, 2월에는 심의 건수 

대비 시정요구건수 비율이 약 87.3%에 이르러 심의의 대상이 된 게시물들은 거의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신청주체 및 정보유형 현황을 보면 심의신청 주체별 건수 비율은 2008년에

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약 14.4%, 일반인이 85.4%이었으나 2009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신청한 건수 비율이 약 44.5%로 약 3배로 급증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또한 심의신청 대상이 된 정보유형도 ‘사회질서위반’의 경우 5.3%에서 14.7%로 약 3배 급증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불법정보 심의신청에 대하여 시정요구한 구체적 유형

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총 건수 28,468건 중 게시물을 인터넷망에서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삭제, 이용해

지, 접속차단 건수가 28,339건으로 약 99.5%를 차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현행의 심의제도

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SNS표현물에 대한 국내 법원의 입장

SNS의 짧은 역사성으로 인해 SNS 표현물 규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결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기존 판결 가운데 SNS와 연관되는 두 개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국내 법원의 SNS내용규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으로서 해당 법률이 SNS라

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판결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했

다는 점에서 최초의 SNS 관련 판결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최병성목사의 블로그 게시물 삭제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은 블로그라는 소셜미디어상의 표현물에 대한 행정적 심의의 타당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블로그는 SNS와 같은 웹 개인미디어로서 유사한 속성을 갖는 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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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1) 배경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이른바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에 지지ㆍ추천ㆍ반대 

등의 내용을 담아 이를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게시하고자 

한 사람들이다. 

2007년 1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

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07. 9.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결내용

2011년 12월 29일에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

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2010헌마191(병합)]16).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SNS를 중요한 정치적 표현과 참여의 수단

으로 인정하였다. 엄격히 말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대상이 SNS로 국한되었다기 보다는 

인터넷 일반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SNS에 대한 최초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를 기반으

로 일반유권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면서 그 대상으로 SNS를 전자우편의 하나로 정의해서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판결문에 남겼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SNS와 같은 인터넷이 기본권 구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16) 이 조항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을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모두 4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먼저 특정후보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던 특정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

바88) 헌법소원심판(2007헌마1001)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

려던 사람들에 관련된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특정인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수사를 받자 

헌법소원심판(2010헌마173)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트위터가 포함된다는 단

속 기준을 발표하자 헌법소원심판(2010헌마191)이 다시 청구되었다. 



118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년 여름, 통권 58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조건하에서 최소규제 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제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탈법ㆍ금

권적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결문은 적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헌재 2004. 3.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4),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적 요구가 다른 요건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다면 선거의 조기과

열로 선거의 평온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선거의 공정과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헌법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조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헌법적 요구인 

반면, 선거의 평온은 그와 동등한 차원의 공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경우에는 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과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정,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과정, 국정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행위와 그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가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부산물로 보고 그 부산물의 외부효과를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SNS와 같은 인터넷이 정치표현과 참여의 수단으로서 가지는 긍정적 요소를 

높게 평가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에 기여한

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계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치

적 표현을 금지시킬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인터넷이용계층이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

지 못한다는 선행 판결(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을 언급하면서,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

도 이는 정보격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우리사회의 보편적 미디어로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는 인터넷이 정치참여의 중요한 도구로서 이미 보편적 

이용의 환경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갖는 매체적 속성을 고려할 때 최소규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선거참여의 자유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기본권에 대한 규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일종의 ‘부분위헌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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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표현매체로서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헌법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금지를 원칙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명제를 도출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을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이고 참여적인 시장으로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

480 결정). 이번 결정은 인터넷서비스의 하나인 SNS 역시 표현매체로서 그 속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판결 이전에 선관위는 2010년 1월 14일부터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와 공선법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이 융합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컴퓨

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왔다(김용희, 2012).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본 중앙선관위의 판단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다. 화자들간의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communication)의 구조가 전자우

편과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면, SNS는 전자우편과 

같은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전 트위터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운동기간전까지 트위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게시할 경우 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그 결과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에는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는 할 수 

없었다. 다만, 선거법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운용하여 왔다. 이에 앞서 UCC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부터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판결에 따라 그에 따라 선관위는 2012년 1월 13일 전체위원회의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17).

SNS와 관련해서, 허용된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둘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대량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트위터 

팔로어 등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거나 돌려보기 등을 하는 행위도 가능해 졌다. 

17) 이 결정을 통해 2007. 1. 23. 󰡔선거 UCC에 대한 운용기준󰡕, 2010. 2. 11.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

속방안󰡕, 2011. 10. 12. 󰡔SNS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 10답󰡕은 2012. 1.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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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후보를 찍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확인시키는 시키는 한편,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참여의 보장을 강조하

고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1) 배경

환경운동가인 최병성목사가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블로그18)에서 국내산 시멘트에 관하여 

게시한 글의 제목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으로부터 심의신청

이 제기받아 심의한 결과, 이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법정보’(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4. 24. 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최병성목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09년 6월23일 이의를 

기각하였다. 

최병성목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시정요구의 처분성과 적법성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10년 2월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

회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에서 항소심을 하던 중에 최병성목사가 2010년 6월8일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위헌여부가 해당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헌 여부를 심판제청한 사건이다. 

(2) 서울행정법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위법성 판결(2009구합35924 시정요구처분취소)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시정요구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회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기각

하였다. 먼저 시정요구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행정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설치

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청에 해당하고 

또한 해당 사건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

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18) http://blog.daum.net/cbs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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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나아가 제재처분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원고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이외에 위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하여도 바로 항고소송으

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시정요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

을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

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으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게시물이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요구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갖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최병성목사

가 다음커뮤티케이션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하여 게시한 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

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다음에 대하여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건에 대해 2012년 2월 23일 ‘재판관 5(합헌) : 3(위헌)’의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의 직무의 하나로‘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관련 법조

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건전정보란 

위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가 될 것임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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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불건전정

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 적시했다.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시행령에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시정요구의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불건전정보의 규제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방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

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해당 통신망의 이용제한에 

국한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보았다. 

한편, 재판관 김종대, 송두환, 이정미는 반대의견을 통해 입법자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정요

구 제도를 창설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정요구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상대방, 내용, 

효과에 대해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이에 

관한 위임을 하지도 아니한 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정보의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률조항의 ‘건전한 통신윤리’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8조 제1항의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지침 없이 행정기관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형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평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여러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첫째, 서울행정법원12부의 시정요구 

취소처분에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면 명확성이 보다 강화되고,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건전정보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에 있는 표현 역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호한 규정들이다. 

또한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서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상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입법자들에게도 

적절한 지침이 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겠다(황성기, 2011).

둘째, 이번 판결은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SNS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어떤 표현물이 유통될지 

모르며 그 속성 역시 학술적으로도 모호한 가운데, 국가가 유연하게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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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셋째, 이번 판결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규제에 대해 보여준 판결과 그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위헌확인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아닌 한, ...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

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매커

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는 달라진 태도이다(김보라미, 2012).

또한 필명 미네르바인 박대성씨와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한 김모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

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기소당하자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심판대상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19) 다음과 같이 

명기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으로 파악하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

다.” 이런 취지해서 해당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

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또한 “공익”이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공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판단주

체에 따라 공익인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존재함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파악하면서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

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해석과 

판결이 담겨 있는데 이번 판결은 과거와 사뭇 다르게 판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해당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함으로서 행정기구에 의한 인터넷심의제도의 

변화의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19)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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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헌법재판소결과와 무관하게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행정기구

적 속성은 유효하며, 이 제도가 효과적이며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규제모델인지를 논의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시정요구의 합헌성과 별개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법원과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가 아닌 대체적 규제모델의 탐색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다. 

5. 결론 및 함의

이 글에서는 SNS표현물에 대한 국내 법률 체계와 규제기관의 성격,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서 그 문제점을 이해하고자 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의 분산성, 수평성, 역동성 등 소통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 권리보호라는 제도적 실익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균형을 고려할 때 그 규제방안은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정부영역의 개입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국내의 SNS 표현물 규제체계는 그렇지 못하다. 

이 연구에서는 SNS에 대한 내용규제체계의 개선점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조건하에서 최소규제 

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표현적이고 참여적인 매체로서 인터넷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핵심적인 도구로서 

금지가 원칙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터넷을 무규제 공간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없다. 현실세계의 국가법 및 사법구조가 그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의 범위와 규제주체의 정당성에 있을 것이다. 규제의 범위와 관련해서, 

한국은 불법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의 이 같은 과도한 인터넷내용규제체계는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해서 매우 

특이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인터넷내용규제의 불법정보를 적시하는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정

보와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명백히 반사회적 내용물에 국한해 있다. 그 이유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 이상 지극히 명백한 침해가 아닌 이상은 그 판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비록 방송

통신위원회 설치법ㆍ운영법 제21조에 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합헌 판결이 났지만 행정기

구에 의한 내용규제의 정당성 문제와 시정요구의 법률적 및 제도적 불완전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즉, 현재의 심의구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즉, SNS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그것이다. 행정적인 타율규제와 법령기반의 귀책주의적 접근의 한계

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터넷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곳이 한국외에도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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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의 경우 ACMA(Australian Content and Media Authority)가 한국과 같은 국가행정기관적 성격이 

띠지만 그 활동 범위는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만 감시/교육활동을 한다. ACMA는 ‘산업계의 행동강령

(Industry Code of Practice)’을 인터넷사업자들이 채택하도록 하였는데 이 규범의 하나로서 ACMA가 

불법물에 대한 차단/삭제요청을 인터넷회사에 하면 인터넷회사는 그 여부를 반드시 게시물의 원작성

자에게 우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박경신, 2011).

인터넷규제의 후진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와 타이완 역시 국가에 의한 행정적 규제기관을 두고 

있지만 삭제/차단활동의 대상은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슬람문화권인 말레이지아는 

MCMC(Malaysian Content and Multimedia Commission)라는 인터넷업체들 공동의 자율기구와 불법정보 

자체정화에 대한 ‘내용협약(Content Code)’를 갖고 있다. MCMC는 자율협약의 이 협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뿐 개별게시물의 위법성은 법원에 제소하여 불법성의 판단을 받는다. 

이에 반해,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구로서 방대한 양의 게시물을 임의

로 삭제하는 법적 판정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SNS 환경에서 이 같은 준 사법적 심의와 판단이 가져올 

위험성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또한 SNS와 같이 개인의 의견이 분산적으로 급격히 전파될 수 있는 고도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행정적 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임시조치와 같은 

제도는 SNS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외국 사업자에게

는 해당되지 않는 제도라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적 개인들의 발화가 기록되고 빠른 속도로 소통되는 SNS 공간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SNS이용자의 법적, 도덕적 책임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기만행위가 사회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기술이 갖는 부정적인 면은 특정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본질적 속성이 기술에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면 때문에 긍정적 측면을 감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SNS 표현물

의 규제는 SNS라는 서비스의 고유성에서 찾고 그것에 대한 규제 도구를 발달시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데 불과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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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Content Regul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Focusing on the Problem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Yong-Suk Hwang*20)

Social Network Service(SNS), which are an emerging form of political architecture, have been a political 
means to promote civic engagement and shape pubic opinions on social issue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SNSs, the governmental control o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ver SNSs has increased more 
and more. 

It would be ideal if the autonomous governance regulates SNSs which facilitate the networks of the 
dispersed people. It is the fact, though, that compulsory regulations under which the government controls 
impose policy and legal restrictions on political expressions. The current study addresses expressive and 
participatory nature embedded in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SNSs and discusses the problems of 
content regulations of political expression over SNSs.

First of all, it is analyzed that light touch regulation or light touch monitoring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ng content on SNSs, particularly political expressions. Constitutional Court proclaimed that 
legal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could infring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us under unambiguous 
standards, 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should be applied to its content. Second, it is 
found that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illegality in the application of legal restrictions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excessive misleading. Third, it is required that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needs to change in determining the scope of illegal information. In a 
domestic level, there needs to be safeguards for the protection of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such 
as KISO to guarantee voluntary and autonomous regulatory practices. 

Keywords: SN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Censorship, Cont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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